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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 작업반 8차 회의(2025. 2. 10.~14.)의 논의경과 -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준 혁

Ⅰ. 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과 작업반 8차 

회의의 개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직접관할과 그 

행사 단계에서의 국제병행소송을 규율하

는 법통일조약을 만들고자 작업 중이다. 

이것이 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 조약

성안작업{Jurisdiction (Parallel Proceedings) 

Project}이다.1) ‘민상사의 외국판결 승인집

행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약칭 ‘재판협약’ 

Judgments Convention)2)이 2019. 7. 2. 성립

한 후, 곧바로 성안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미 재판협약 완성 전인 2019년 3월에 열린 

2019년도 상무정책이사회(Council of General 

Affairs and Policy, 약칭 CGAP)에서 전문가

반(Experts' Grou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

루는 신규조약 성안에 관한 전문가반

(Experts' Group, 전문가그룹, 전문가회의로

도 번역 가능) 3차 회의를 2020. 2.에 열기

로 예정하고 있었다. 전문가반 3차(2020. 

2.), 4차(2020. 9.), 5차(2021. 2.)에 걸쳐 열

려,3) 직접관할 행사 단계의 국제병행소송

에 치중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동일 당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신규조약 성안작업을 가리킬 때 “[주제명 약칭] Project”라 약칭한다. 실무적 용
어체계의 정비는 상설사무국이라는 관료체제가 제공하는 혜택이자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 이름을 붙인 성안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 한국 미서명.

3) 2010년에 재판조약 성안작업을 재개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전문가반 1, 2차 회의가 2012. 4.과 
2013. 2.에 열렸다. 그 논의에 기초하여 작업반, 특별위원회, 제22차 외교회의가 열려 재판협약(2019)이 만
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관할과 (그 행사에 단계에서의) 국제병행소송의 규율은 별도의 조약성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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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동일 사건의 중복을 가리키는 국제

중복(이중)소송과, 관련소송의 국제적 병

행을 포괄하여 실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직접관할을 다루는 국제문건(international 

instrument)4)을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은 아

니지만, 직접관할 자체를 다루는 조약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은 세 차례의 전문

가반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현재는 작업반에서 조약의 실질적 부분

의 교섭이 진행중이다. 전문가회의와 작업

반에서 의장은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

大學) 법과대학장 다케시타 케이스케(竹下

啓介) 교수가 줄곧 맡았다. 전문가회의, 작

업반, 특별위원회, 외교회의에서 동일한 

외부 전문가가 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다.

작업반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차례 

회의를 열고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1차

(2021. 10.), 2차(2022. 2.), 3차(2022. 9.), 4차

(2023. 2.), 5차(2023. 9.)(부에노스아이레

스), 6차(2024. 1.~2.), 7차(2024. 10.~11.)(도

쿄), 8차(2025. 2.) 회의가 열렸고, 9차 회의

가 2025. 10. 20.~24.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다. 

작업반의 8차 회의가 2025. 2. 10.(월)부

터 14.(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온․오
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한국

에서는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사법공조

반 소속 구성훈 판사가 현장 참석했다. 법

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 소속 본 보

고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5~6차 회의에서 국제중복소송 조문이 

대폭 정리되었고, 7~8차 회의에서 관련소

송 조문이 대폭 정리되었다. 이런 논의경

과에 따라, 한국에서는 작업반이 8차 회의

로 종료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7차 회의

(도쿄)에서 전속관할과 당사자자치 외의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제8조 제2항)에 관

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8차 회의로 끝맺

기 어려움이 드러났다. 7차 회의 진행 중

에 이미 이런 공감대가 공유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이번 조약의 실제적 효용 증진

을 위하여 조약의 사항적 적용범위와 우선

적 관할사유 목록 양쪽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업으로 미루어졌다. 이것은 별도의 조약성안작업이므로, Jurisdiction (Parallel Proceedings) Project의 전문가
반 1, 2, 3차 회의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전문가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조약성
안작업을 별도로 떼어내어 미룰 가능성을 1차(2012. 4.), 2차(2013. 2.) 회의에서 이미 상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상설사무국은 2020. 2., 2020. 9., 2021. 2.의 회의 전문가반 3, 4, 5차 회의로 회차를 
표시한다.

4) instrument는 “법령”으로도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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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고된 안건5)

의장은 상설사무국과 협의하여 8차 회

의 안건으로 다음을 예고했다. 미완성 부

분을 마무리하고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을 타결지어 작업반의 작업을 끝맺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교신(연락)장치(제20조)

첫째, 직접교신, 간접교신, 혼합형의 개

념을 분명히 한다. 

둘째, 당사자의 역할, 국가주권과 사법

부 독립, 언어 등에 걸치는 구체적 문제를 

다룬다.

2. 사법거절(司法拒絶) 방지(제16조)와 

협약의 전술적 이용에 대한 통제

사법거절 방지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우선적 관할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불승인

되는 경우이다. 의장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진다. 

첫째 질문은, 이 경우 우선적 관할법원

에게 재판을 양보했던 비우선적 법원이 소

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이다. 이를 허용하

는 규정이 없으면, 비우선적 국가에는 유

효한 판결이 없게 된다.6) 

둘째 질문은 우선적 관할법원 판결의 승

인 여부를 비우선적 국가의 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이번 협약이 체약국들

로 하여금 재판협약(2019)의 체약국도 되

도록 의무지우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는 이번 협약을 재판협약(2019)의 부속 의

정서로 만드는 것이다.7)

3. 우선적 관할/연결사유(제8조 제2항) 

현 조문안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적 

관할/연결사유 각각의 타당성 여하를 논의

한다.

4. 협약의 사항적 규율범위

(제1조, 제2조)

 첫째, 제1조 제2항을 삭제할지 논의한

다. 제1조 제2항은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피고만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The provi-

sions in this text shall apply to parallel pro-

ceedings [and related actions] if [any of] the 

defendant[s] in [any of] the proceedings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is][are] habitually 

5) 이 부분은 법무부에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옮겼다.

6) 8차 회의 안건 표.

7) 8차 회의 안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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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제1

조 제2항을 삭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8)

둘째, 사항적 규율범위 확대 방안을 논

의한다. 즉, 현 조문안이 제외하고 있는 사

항 중 협약의 규율범위 내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논의한다.9)

셋째, 소비자계약과 개별적 근로계약도 

다룰지 논의하려 했다. 현 조문안이 소비

자계약과 개별적 근로계약도 규율할지 여

부는 8차 회의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상태이다(각기 제2조 제4항, 제5항). 이 

부분도 논의하고자 한다.

Ⅲ. 본 보고자의 사전 검토10)

8차 회의에 앞선 사전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8차 회의의 경과를 예상하고, 

구체적 논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

였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조문안은 일단락된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7차 회의에

서 의견이 대체로 수렴된 대로,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우선적 관할사유 목

록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한 논의는 9차 및 10차 회의를 필요로 

한다. 이 안건은 이번 8차 회의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교신(연락)장치(제20조)

가. 교신방법: 직접교신, 간접교신, 

혼합형

이번 협약은 동일소송의 병행과 관련소

송의 병행을 모두 규율하려 한다. 미국은 

후자의 규율이야말로 이번 협약 교섭에 참

여하는 이유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은 7차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6

차 회의에 제출한 관련소송 병행에 관한 

조문안을 수정하여 제출했다. 

미국은 미국의 민사소송의 강력한 원고

편향과 외국인 간 분쟁 회피성향에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그 두 특성을 더욱 효과

적으로 만들려 한다. 특히, 한편으로는 강

력한 원고편향을 가진 자국 민사소송제도

를 우선시키겠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외국인 간 소송은 타국에 미루겠다

고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나치

면, 국제민사소송제도가 본연의 임무를 벗

어나 전략적 국제소송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도 당사자의 전략적 행동에 길

8) 8차 회의 안건 표.

9) 8차 회의 안건 표.

10) 법무부에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약간 수정,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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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

라는 덩치 큰 나라가 전면에 나서서 외국

의 개인(피해자 등)을 소외시키거나 외국

의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전

자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내국 개인(피해자 

등)의 이익 극대화 장치로 전락시키는 것

이다. 후자는 외국 기업에 대한 피해의식

이 젖어 내국인과 내국법원이 똘똘 뭉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좋게 말하

면 경제블럭화이며, 안 좋게 말하면 경제

전쟁이다. 혹자는 법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문제이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

나 ‘개인이 이윤극대화만 추구한다고 가

정’하는 것과 ‘개인의 이윤극대화를 최우

선시하는 법제가 정당하다고 결론짓는’ 것

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

하여 세운 가정이 절대적 가치로 둔갑해서

는 곤란하다. 법경제학의 대가 캐스 선스

틴(Cass R. Sunstein)11)은 국가가 “효용극대

화기계”(utility-maximizing machine)로 전락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12)

이런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

다. 물론 이 위험은 그 이면에 놓인 장점을 

노려 교섭에 임하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교섭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교섭실무상으로는 미국의 시도

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관련소송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관련소송 병행에 관한 법제가 어디까지 미

칠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 결과, 미국이 그때그때 편의주의

적으로 관련소송 개념을 조작할 우려가 있

다. 그러므로 관련소송 개념이 너무 넓어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사항별 특별관할규칙의 경직성을 극복하

11) 하버드 법과대학원 교수. 한국에서는 그의 성(姓)의 독일어권적 계보에 주목한 나머지 선스타인, 순스타
인, 준스타인 등으로 읽거나 표기하곤 하나, 미국에서 그의 성(姓)이 “선스틴”(마지막 음절이 강세를 가지
고 길게 발음됨)으로 발음되는 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물론 현지인도 모르는 사이에서는 발음을 틀리기
도 한다. 예컨대 同 법과대학원의 Mark Ramseyer 교수의 성은 “램제이어”로 읽힌다. 교수들이나 학생들
이 발음을 틀리는 예는 보지 못했다. 다만 한 차례, 도서관 직원이 소규모 세미나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램지어”라고 발음하여 램제이어 교수의 논총을 받는 일을 보았다(하버드대 유튜브 채널 게시). 알파벳만 
보고, 영국의 램지(Ramsey) 집안에서 파생되거나 부속된 집안인 양 마음대로 추측한 것 같다. 그런데 우
연인지 모르겠으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도 입 맞추어 “램지어”라는 틀린 표기를 고집하여 의아
함을 자아낸다. 모름지기 독자적인 발음은 인격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본인의 선호를 존중
하지 않고 굳이 선대 이민자의 민족적 유래를 들추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고전학･전쟁사학자 빅
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이 강조하듯이, 특히 미국에서는 이민 오기 전의 민족적 유래를 덮
고 흐리는 것이 ‘미국인’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유지하는 핵심원리 중 하나이다. 물론 본인이 이민 후에도 
출신지의 색채를 보존하고 싶다고 할 때 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별 문제이다. 국제사법에서 성
명에 대한 법정지법주의도 이런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본인이 민족적 유래를 덮겠다고 
하는데 굳이 민족적 유래를, 그것도 조상을 들추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2) 예컨대 Cass R. Sunstein,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Enrivonment”, 115(2) Ethics 351 (2005),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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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관련소송 개념을 넓히기를 강력

히 선호하지만, 이 점에만 관심이 쏠린 나

머지 미국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외

면해서는 곤란하다. 유럽연합이 당면한 문

제는 사항별 특별관할규칙 분화의 경직성

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우선 전통적인 관

련소송에 치중하여 관련소송관할과 관련

소송 병행 법제를 정비하는 데에서 찾을 

일이다. 섣불리 미국이 제안하는 불투명한 

관련소송 개념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환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유럽

연합과 미국의 낙관적 동상이몽 사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상한 법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관련소송 병행 법제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관련소송 병행의 장(章) 전체에 

대한 유보선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셋째, 사법부 간 교신장치는 긍정적 기

능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조작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교신방법에 

관한 선언을 동일소송의 병행과 관련소송

의 병행에 대하여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 염려에 대한 대응방법의 하나

가 될 수 있다. 7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와 

이 점을 회의장 밖에서 논의했는데, 미국

도 이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한다. 이 점을 

조문에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나. 구체적 논점

(1) 당사자의 역할

작업반의 논의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일정

하지 않았다. 3차, 4차 및 5차(부에노스 아

이레스) 회의를 거치면서는, 브라질, 스위

스 등의 주도로, 당사자에게 주도적 역할

을 맡기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미국

이 6차와 7차 회의에서 관련소송 병행 법

제에 관한 구체적 조문안을 제출하면서 동

일소송과 관련소송 양쪽의 조문안을 두고 

논의할 때에는, 마치 수소법원 간 직접교

신을 가장 모범적인 교신방식인 것처럼 전

제하면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 

작업문서를 다수 제출한 국가들(미국, 호

주,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 

스위스 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측의 입장 정리가 요망된다.

(2) 국가주권과 사법부 독립

중국과 이스라엘은 국가주권의 고려를 

강조하려 한다. 그 배경의 고려는 상이

하다.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이익, 내지 “국가

핵심이익”에 관해서는 국제민사소송을 

“법률전”(lawfare)13)의 수단으로 삼고,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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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사사건에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의 

국제상사중재의 위상에 버금가는 국제민

사소송법제를 갖추려 한다. 이런 이중전략

을 용인하고 심지어 국제조약의 명성에 기

대어 장엄(莊嚴)(enshrine)하려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 한국도 포함하는 서방세계의 대

중 외교 전략은 ‘순수한 민상사 분야에서 

국제민사소송의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

서, 점차 국가이익이 관련된 국제민사소송

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 두 사안군을 단절시키는 데 협조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이 두 종류의 국제민사소송

을 단절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은 한

편으로는 외국과 교류하여 돈을 벌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내세운 횡포를 

부리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을 

혹사시켜 국부를 불리고 그 중 상당 부분

을 타국과 자국민 억압에 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전보장에 초점을 둔다. 정

규전과 비정규전을 아우르고 군사와 경찰

의 한계를 넘나드는 통치행위를 폭넓게 포

섭하여, 이번 조약을 포함한 국제민사소송 

조약들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적 취급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또 국제민사소송의 원

활화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가장 우려할 부

분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소송과 기타 

소송의 이중화 전략이 이스라엘과 결탁할 

가능성이다. 즉, 중국이 이스라엘을 이용

하여 자신의 이중노선을 관철시키는 일이

다. 이미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내몽골, 

티벳, 신장-위구르 등을 제외하면, 중국의 

전횡의 최대 희생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이야말로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하면서 각국의 경각심을 일깨

우고 의견조율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은 중국이 국제민사소송에 관한 조약과 

국내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경제법 등에 

걸쳐 국가이익을 과도하게 전횡시키는 부

분을 적절히 폭로하면서 중국의 이원화 기

도 차단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3) 언어

통번역의 요구나 소송당사자의 대응에

서 실무상 통번역을 거치게 되는 부분도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주권(司法主權)의 내실화와 

13) 정치가 마오쩌뚱(毛澤東)은 적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군사적 수단보다 비군사적 수단이 낫다고 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으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의 셋을 들었다. 이것이 그의 삼전(三戰)사상이다. 이지훈, “현
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2014. 여름), 126면. 법률전은 영어로 legal warfare 또는 lawfare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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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을 위하여 번역과 통역을 요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번역 요구가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

서 번역과 통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가급적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판사의 영어능력이 싱가포르

나 홍콩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영어권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

도 있다. 비영어권과의 사이에서도, 그 나

라의 공용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통번역하

기보다, 중립적 국제어인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영어 사용은 양자적 의

정서나, 한국 국내법이나, 운영의 묘로 가

능케 할 수 있다. 협약으로는 한국어로의 

통번역을 요구할 협약상 권리를 확보하여 

놓고서, 그 바탕 위에서 양자적 의정서, 국

내법, 통번역의 부분적 면제 등으로 대응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굳이 이 부

분을 협약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된다. 더구나, 법을 만들 때에는 최선의 사

례라든지, 일이 원만히 풀릴 경우만 상정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한국의 판사들이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영어권이나 비영어

권 판사 내지―합동변론기일(joint hearing)

에 소송당사자의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변호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영어권 내에도 

지역, 민족, 토착어에 따라 다양한 억양이 

있고, 정말로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자

주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려면, 법적으

로는 번역과 통역의 요구를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양자적 의정서나, 

국내법을 만드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

다. 실제 운영에서 번역 요구를 그때그때 

면제(waive)해도 된다. 번역 요구로부터 혜

택을 입는 측이, ‘그 부분은 번역하지 않아

도 괜찮다’고 하면 된다. 더구나, 언어는 

복수 언어권 간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배적 언어권(예컨대 영어권)

은 자국어의 국제적 통용을 내세워 그것을 

교섭에 사용할 언어로 채택시키고,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 수사(修辭)학 등에서 우

위에 서려 한다. 반대로 비지배적 언어권

은 영어를 잘 하면서도 못하는 척하면서 

통번역을 요구하는 것이 표준적 접근이다. 

이렇게 하여, 상대방이 말할 때 먼저 영어

로 듣고 그 다음 자국어로 들으면서 대응

할 시간을 번다. 그리고 자신이 발언에 대

해서는 스스로 통역자를 대동하여, 일정한 

영어 표현으로 번역되게끔 한국어 발언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발언이 어떻게 전

달되는지 확인한 뒤에 통역을 수정시킬 수

도 있고, 그 기회에 자신의 발언을 조금 보

태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영어에 

능통한 한국 판사․변호사는, 영어 밖에 못

하는 영어권 판사․변호사와 달리, 이중언어

능력의 혜택을 한껏 누리게 된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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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역과정을 통하여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예컨대 영어권 인사는 영어권 특유

의 몰아세우기식 수사술이나 문학적인 현

혹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셋째, 번역과 통역이 당사자와 법원의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

다. 예컨대 한국의 소송대리인은 타방 당

사자가 제출한 소장 등의 서류를 번역하여 

외국인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그의 의사결

정을 도와야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

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본 

보고자), 멕시코 등은 이 부분을 호소하여, 

협약이 과도하게 급박한 시한을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본 보고자는 

‘한국법원에서의 소송수행의 불편을 한국

법원에 설명하려 하는 외국 거주 당사자’

야말로, 과도하게 짧은 판단시한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 사법거절(司法拒絶) 방지(제16조)

와 협약의 전술적 이용에 대한 

통제

이 부분은 새로 문제제기된 논점이므로, 

작업문서 제출국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협

약에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우선적 관할/연결사유(제8조 제2항) 

각각의 타당성 여하

한국은 특히 비전속적 관할합의의 우선

적 효력에 관하여 염려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9차 및 10차 회의에서 다루려 한다

는 점을 피력하고 논의를 미루는 것이 현

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협약의 사항적 규율범위

(제1조, 제2조)

가. 제1조 제2항을 삭제할지

제1조 제2항의 삭제는 국제소송의 당사

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면서 국제소송의 허

브 국가들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적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나라

일수록, ‘국제소송의 당사자 보호 소홀’의 

폐해를 톡톡이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소송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적고 국제적 경제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러

므로 제1조 제2항 삭제에 반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염려 표명에 주

력하여 반대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나. 사항적 규율범위 확대 방안

국제병행소송 법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항적 규율범위는 확대될수록 좋다. 그러

나 중국을 비롯한 수정주의 국가들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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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이익을 위하여 사항적 규율범위

를 들쭉날쭉하게 줄이려 할 것이다. 우선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다. 소비자계약과 개별적 근로계약도 

다룰지

이 논점은 단순히 사항적 규율범 다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계약과 개별

적 근로계약의 경우 이번 협약이 오히려 

약자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염

려에 대응하려면, 아예 두 계약유형을 협

약의 규율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에 맞도록 협약의 내용을 다듬

어야 한다. 전자의 해결책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둘 중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

Ⅳ. 회의 경과

1. 교신(연락)장치(제20조)

교신장치(communication mechanism)에 

관한 현재의 작업반 조문안 제20조는 잠정

적인 것에 불과하다. 작업문서 제27호 수

정본을 옮겨적어 공란을 메우면서, 추후 

논의를 위하여 주(Note)를 부기했을 뿐이

다. 회기간 교섭을 통하여 공동제안 작업

문서가 제출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에 부응하여 공동제안 작업문서가 제

출되었다. 그러나 단일한 조문안이 제시되

지는 못했다. 작업문서 제49호와 제52호가 

별개의 조문안을 제시했다.

가. 현재의 작업반 조문안

Article 20 [Work. Doc. No 27 REV]

Communication mechanism

[Whenever two or more courts in 

Contracting States are seised of [parallel pro-

ceedings [and related actions]] [concurrent 

proceedings] to which this Convention ap-

plies, [and when each of those courts meets 

one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2)]]

1. Each such court [shall] [shall consider] 

[should] [may],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o the extent practicable], co-

operate and communicate,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other court or 

court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better forum under Article [10]].

2. Contracting States shall,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

ification or accession, notif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whether they will allow

(a) direct judicial cooperation and com-

munications, and if so, whethe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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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allow for communications out-

side the presence of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ex parte communica-

tions); or 

(b) indirect judici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

i. a competent authority [central 

authority] [; or

ii.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Contracting States should, to the extent 

practicable, allow for direct judicial coop-

eration and communication. Nevertheless, 

the preferences of Contracting States shall 

be respected. Contracting States may 

amend their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at any 

time.]

3. A Contracting State that allows for di-

rect judicial communications may also 

choose one or more methods of in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to facilitate 

such communications.

4. [Contracting States that have not noti-

fi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that they allow for di-

rect judicial communication shall 

choo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ersons or bodies] to act on instructions 

from the court to facilitate indirect judi-

ci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 

(a) a [competent authority] [central 

authority][; or 

(b)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Such persons or bodies shall comply with 

all instructions from the court on whose 

behalf they are acting and shall deliver all 

communications sent by or directed to 

such court without delay.]

5. In implementing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et out in this article, 

the courts may, whether directly or in-

directly, communicate with, or request 

information from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better fo-

rum under Article [10]], provided that 

such communication respects the proce-

dural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pro-

ceedings,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

formation under the respective appli-

cable domestic laws.]

[Note: Further consideration will need to 

be given to Article 2015 including con-

cerns that were raised regarding the notion 

of persons or bodies acting on instructions 

of the court in paragraph (4) and respect-

ing State sovereignty in 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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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작업문서 제27호 수정본] - 교신장치

[2개 이상의 체약국에 이 협약이 적용되

는 [병행소송[중복소송과 관련소송]][소송

경합]이 계속(繫屬, 계류)된[되고 그 법원

들 각각이 제8조 제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 그 각 법원은 [제[10]조에 따라 보다 

나은 법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능

한 최대한으로][실행가능한 한도에

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협력

하고 교신[해야 한다][하기를 고려해

야 한다][해야 할 것이다][할 수 있다].

2. 체약국들은 비준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다음을 허용할지를 네덜

란드 외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a) 직접적인 사법적(司法的) 협력과 교

신, 그리고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현존하지 않는 교신(ex 

parte communications)을 자신의 법

이 허용하는지

(b) 다음을 통한 간접적인 사법적(司

法的) 협력과 교신

i. 관할관청 [중앙당국] 또는

ii. 소송당사자]

체약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직접적

인 사법(司法)적 협력과 교신을 허용해

야 한다. 그러나 체약국의 선호는 존중

되어야 한다. 체약국은 네덜란드 외무부

에 대한 통지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

다.]

3. 직접적인 사법(司法)적 교신을 허용하는 

체약국은 그런 교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간접적인 사법

(司法)적 교신방법을 선택해도 된다.

4. [직접적인 사법(司法)적 교신을 허용

할 것이라는 통지를 네덜란드 외무부

에 하지 않은 체약국은, 간접적인 사

법(司法)적 협력과 교신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법원의 교시에 따라 행동

할 [사람이나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a) [관할관청][중앙당국] 

(b) [소송당사자]

이런 사람이나 기관은 그들이 대변하는 

법원의 모든 교시를 따라야 하며 그 법

원이 발송하거나 그 법원을 향하는 모든 

교신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5. 이 조에 규정한 협력과 교신을 이행

함에 있어 그 교신이 소송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와 해당 국내법에 따라 

정보의 기밀을 존중하는 한, 법원은 

제[10]조에 따라 보다 나은 법정을 결

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

으로든 서로 교신하고 정보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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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주: 제4항에서 말하는 법원의 교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관념과, 

제5항에서 말하는 국가주권의 존중에 

관하여 제기된 염려를 포함하여, 추가적

인 숙고가 제20조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 조문안 제20조는 작업문서 제27호(브

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가 5차 회의

에 제출되고 그 회의 중 수정된 것(제27호 

수정본)이 비교적 넓은 동의를 얻었으므

로, 조문안 전체를 꺾쇠 안에 넣고, 더 논

의해야 할 주요 논점을 주(注)로 명시한 채 

조문안에 넣었던 것이다(5차 회의). 

이 조문안은 법원 간 직접교신, 관할관

청, 중앙당국 또는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

신, 기탁소(depository)에 대한 통지의 요구 

등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대체로 담고 있

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비밀 존중의 

요구까지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신조차도 그것이 의무인지 허용될 뿐인

지 견해가 대립한 가운데, 다양한 문구들

을 꺾쇠 안에 넣어 병치해 둘 뿐이다(제1

항). 협력을 여기에서 규정할지도 아직 견

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제목은 교신만 언

급하고 조문은 거의 대부분 협력과 교신을 

나란히 언급하는 점도 이런 혼란상을 반영

한다.

현 조문안 제20조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

다. 수정 협력과 교신을 나란히 언급하고 

“사법(司法)적” 협력과 “사법(司法)적” 교

신이라고 말하기를 반복한다. 간접적 교신

을 지칭할 때에도 “간접적인 사법(司法)적 

교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원 간의 직

접적’ 협력․교신을 모범적인 것으로 우선

시하는 견해를 짙게 드러낸다. 이것이 가

장 바람직하며 평이한 원형이고, 나머지는 

이것을 조금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미국은 작업반에서 ‘국가주권의 신화’

와 ‘판사의 고립을 사법부 독립과 혼동하

는’ 사고에 빠진 채 ‘아직 눈뜨지 못한 몽

매한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으나 그

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므로 간접적 교신방

식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간접적 교신을 지칭할 때에도 “사법(司法)

적……교신”이라는 표현이 담기도록 하여, 

‘결국은 법원 간에 교신하는 것이고 이것

을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표제와 조문에 

이런 표현을 적어 놓고서, 긴 호흡으로 기

다리겠다는 것이다. ‘법원과 법원이 하는 

사법(司法)적 교신’을 굳이 관할관청, 중앙

당국 또는 당사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 쓸

데없이 우회적인 절차임을 깨달을 수 있도

록, “사법(司法)적……교신”이라는 용어만

이라도 반복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미국 특유의 용어조작 기법(전술)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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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다.14)

요컨대 이 조문안은 직접교신 선호의 편

향과, 국제법적 문건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성의껏 노력할 의무’를 표현하고자 벌이

는 말잔치의 요소를 담고 있다. 이대로 둔 

채로는, 작업반 조문안으로 자리잡기 어렵

다. 그래서 의장은 회기간 협의를 통하여 

의견차이를 좁힌 공동제안을 제출하여 달

라고 촉구했다.

나. 작업문서 제49호(호주, 유럽연합, 

스위스)

Article 20

Communication mechanism

1.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court may com-

municate with other courts, either di-

rectly or indirectly.

2. Contracting States may,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

ification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whether they 

will allow one or both methods of 

communication, as follows:

(a) 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and if 

so, whether their laws allow for 

communication outside the presence 

of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ex 

parte communication); or

(b) in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through 

a competent authority.

3.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means 

that the Contracting State in question 

allows only for indirect communication 

through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4. Any communication set out in this ar-

ticle shall respect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der 

the respective applicable domestic laws.

이 작업문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제20조의 표제와 조문안에서 교신

(communication)만을 언급하고, 협력

(cooperation)은 언급하지 않는다.

14) 런던대학교 동양･아시아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약칭 SOAS―그 인터넷 홈페이지는 
SOAS가 무엇의 약칭인지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진 내부자들의 배타성과 오만을 
보여준다―영국도 원래 그런 나라인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표현을 빌림. 2023. 4. 10. KBS 1라디오 ‘홍
사훈의 경제쇼’ 대담 중 발언(미국의 실용주의가 ‘국가의 윤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 추구를 위하여 다
양한 대책을 채용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변통하기까지 하는 것임을 지적).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는 
탈윤리적 윤리로서, 유교문화권의 실사구시(實事求是)와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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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당사자

를 통한 간접교신만 허용하는 것으로 된다

(제3항). 여러 나라에서 국내법적 실무로 

두루 행해지고 있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

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교신방식은 협

약만으로 곧바로―개별 국가의 이 교신방

식 채용 통지 없이도―부과된다. 이 방식

만 따르려는 나라는 이 점을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작업문서 제52호

보다 간단하다. 

셋째,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도 

따르지 않는다는 통지는 불허함을 분명히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업문서 제52호

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즉, 교신

과 협력이 의무라고 규정하고(제1항), 모든 

체약국에게 교신방식 통지의무를 지우면

서도(제3항),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

식조차 법률상 당연히 의무지우지는 않는

다. 그래서 체약국은 이 방식조차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지해도 된다. 이는 

부당하다.

넷째, 더 전향적인 교신방식을 따르려면 

이 점을 선언하도록 한다(제2항). 즉, 개별 

국가별로, 기타 교신방식에 확신이 생기면, 

그것도 허용한다고 선언하면 된다. 이처럼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에 비중을 둔

다. 그 이유는 많은 나라의 현행 실무에 있

다. 협약상 의무 없이도 ‘당사자를 통한 간

접교신’이 종종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런 국내법 차원의 실무가 광범위하

게 존재한다. 각국 실무의 이런 자연스러

운 발달에 기대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작업

반에서 대륙법계가 누차 언급한 대로이다. 

다섯째, 제2항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선

언이 ‘자국이 어떻게 할지’만을 밝히는 선

언인지, 아니면 ‘자국과 타국이 공통적으

로 어떤 방식을 따를지’를 밝히는 선언인

지의 문제는 분명히 다루지 않는다. 만약 

전자라면, 양국이 상이한 교신방식으로 임

하는 식의 혼합형 방식(hybrid method)도 

허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라면, 이런 형태의 혼합형 교신

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작업문서 제52호(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Article 20

Judici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henever two or more courts in 

Contracting States are seised of parallel pro-

ceedings or related action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1) Each such court [shall] cooperate with 

any other court seised of parallel pro-

ceedings or related actions for the 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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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 of application of this instrument. 

Such cooperation may include commu-

nication between each such court in ac-

cordance with this article.

2) Any communication shall take place:

a) Indirectly through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or

b)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as 

specified in a notification made un-

der paragraph 3:

i) Directly through the courts;

ii) Indirectly through a competent au-

thority [central authority]; or

iii) [A combination of direct and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each 

Contracting State using its pre-

ferred method.]

3)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notif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whether it will allow one 

or more of the methods of communica-

tion set out in paragraph 2(b), and if 

so, whether its laws allow for commu-

nications outside the presence of par-

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4) [Any communication shall occur in the 

following manner:

a) The initial communication under this 

article from each court seised of par-

allel proceedings or related actions 

shall, except in exceptional circum-

stances, be in writing and be pro-

vided either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re-

ceiving court, or in an official lan-

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nding court together with a trans-

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receiving 

court.

b) Further communications between such 

courts may be carried out using any 

translation method or common lan-

guage agreed upon by the relevant 

courts and, where applic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central author-

ities].

[Note: Nothing in this paragraph requires 

the translation of the case file of each 

court or any other translat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paragraph 4(a).]]

이 작업문서는 구체성과 간결성 양면에

서 완성도가 높으며, 중요한 양보와 함께,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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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문의 제목에서 “사법적 협력 및 

교신”이라 하여 협력을 언급한다. 즉, 다분

히 선언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협력의무와 

교신의무를 나란히 선언한다. 미국을 비롯

한 영미법계 선진국들의, 교신도 협력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교신

과 협력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유럽대륙의 

관점과 대조된다. 

둘째, 모든 체약국은 자신 쪽에서 채용

하려는 교신방식을 선언하도록 의무지운

다(제3항). 이렇게 하여 고도의 투명성을 

기한다. 

셋째,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채용할 

의무도 선언을 해야만 생긴다. 이렇게 하

여 최대한의 유연성을 기한다.  

넷째, 각 체약국이 자신의 어떤 관청으

로 하여금 교신할 수 있게 할지 정하도록 

함으로써, 양국이 상이한 교신방식에 의하

여 상호 접촉할 여지도 열어둔다. 즉, 개별 

체약국이 직접교신과 혼합교신 방식을 조

합할 수 있게 한다. ‘혼합형 방식’(hybrid 

method)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미국은 

확인해 주었다. 제2항 (b)호 (iii)는 이 점을 

따로 언급한다. 나아가 미국은, 양 체약국

이 제2항 (b)호 (iii)의 선언을 하지 않았더

라도, 각 체약국이 각기 따르겠다고 선언

한 상이한 수준의 방식들이 서로 조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은 이 취지가 

제2항과 제3항에 내포되어 있다고 밝힌 셈

이다.

다섯째, 최초 연락은 서면으로 하고 송

신국 언어본과 수신국 언어로의 번역본을 

갖추도록 한다(제4항 a목). 

여섯째, 최초 이후의 연락은 양국의 법

원들, 관할관청들 또는 중앙당국들이 (교

신에 사용할) 언어와 번역방법(translation 

method)을 합의한 바에 따를 수 있게 한다

(제4항 b목).

작업문서 제52호도 미국이 주도한 것으

로 보인다. 이 작업문서가 제시하는 절충

적인 양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

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국제도산법 분야에서는 내국법원이 외

국법원과 직접 교신하여 협의하고 조율, 

협력하는 일이 대륙법계에게도 낯설지 않

다. 그러나 국제민사소송, 특히 국제상사

소송(이 용어에서도 그렇듯이, 전통적으로 

상사라 하면 회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상거래를 말한다15))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15)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자격시험에서는 회사법이 상법을 대표하는 듯이 여겨지곤 한다. 여기에는 한
국 특유의 굴종문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인은 대세가 어디를 향
하는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큰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능숙히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발
적으로 존숭(尊崇)하고 머리를 숙이는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보신(保身)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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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선진국(적극적)과 대륙법계(소극

적)의 태도가 대조된다. 영미법계의 선진

국,16) 특히 미국은 국제도산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사법협력의 발달을 왜 국제상사소

송에서 본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특히 작업반 4차, 5차 회

의). 미국은 국내의 연방사법구역(federal 

judicial districts)간(“inter-district”) 관계에서 

forum non conveniens 법제를 ‘interdistrict 

conference)에 의한 이송(interdistrict trans-

fer) 제도로 제도화했다.17) 주법원에 제소

된 경우에도, 연방법원도 사항(사물)적 재

판권(재판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는 사안이라면, 피고의 신청으로 연방

법원으로 이송(remove, removal)될 수 있

고,18) 이 과정을 거쳐 연방사법구역간 편

의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미국 국내적으로는 주제관계(州際關係)까

지도 거의 다 포섭하여 편의이송 법제가 

고도로 발달해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이루

어지는 편익형량은 현재의 소송계속지를 

특히 중시하는 일 없이, 순수한 편익형량

으로 행해진다. 보수적 형태의 국제적 편

의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분석(대표

적 예로, 내국에서의 소송이 피고에게 “억

압적이고 괴롭히기식”일 것을 요구하는 영

국의 구 판례, 편익형량상 외국의 대체적 

법정지가 한층 우월해야만 내국의 소를 각

하하는 미국 판례19))은 물론이고, “자연적 

법정”을 선호하여 이송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적 편의법정지 분

석(영국 신 판례)20)보다도 기준이 한층 더 

느슨하다.

대륙법계는 유럽연합, 스위스, 일본을 

비롯한 대륙법계는 사법주권과 국가주권

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으로 주종관계(主從關係)를 설정하고 새긴 나머지, 행동으로도 우러나온다. 법학
전문대학원의 출범의 계기와 설립신청 및 초기 운영에서도, ‘로펌의 시대’(로펌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는 흥분이 지배했다. 영미식 대형변호사회사(“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나서서 민법을 질타하고 억누르는 
분위기가 한동안 풍미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민형법(民刑法) 교수들의 저항으로 역풍을 맞아, 결국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서 오히려 상법이 위축되어 버렸다. 이런 과정에서 법학교육은 상처를 입었다. 서울대 법
과대학(나중에 법학전문대학원) 이용식 교수는 현대형법이론(박영사, 2008) 서문에서 로스쿨 광풍을 혹독
하게 질타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상근 교수(상법, 특히 회사법)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첫 해
에, 정년을 많이 남긴 채 사직했다. 연성(軟性)의 문화대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16) 영미법계에는 후진국이 많으며 실패국가(failed state) 수준의 상황에 빠져 있는 나라도 있다. 이들은 비교
법적 논의에서 종종 소외된다. 그래서 비교법적 논의에서 영미법이라 할 때에는 영국, 미국, 그리고 영국
법계의 선진국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17) 28 U.S. Code § 1404 (Change of venue).

18) 28 U.S. Code § 1446 (Procedure for removal of civil actions).

19) Gulf Oil Corp. v. Gilbert, 330 U.S. 501 (1947); Piper Aircraft v. Reyno, 454 U.S. 235 (1981).

20) 구 판례와 신판례,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에 관해서는 이호정, “영국에 있어서의 forum non con-

veniens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정지”, 서울대 법학 제36권 제3.4호(1995), 28-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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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긋나고 실행가능성도 크게 의심된다

고 못박고 있다. 이스라엘은 영미법계이면

서도 보수적이고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결과, 

법원간 직접 연락․협력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로 기운다. 이스라엘은 중앙당국 방식

에 대한 선호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결국 작업반 논의에서도 이런 법정책적 

대립양상이 고착되면서, 영미법계의 교섭

국들도 미국의 주도로 ‘법원 간의 원활한 

교신과 협의’ 모델을 고집할 수 없음을 이

해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인 관련소송 병행 분야에서는 

이 모델을 고집하여 관철시키되, 동일 당

사자간 동일 소송의 중복에 적용될 총칙

(제20조)에서는 이 모델을 고집하지 않기

로 스스로 절충한 것 같다.

라. 논의 및 평가

작업문서 제52호가 더 풍부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만큼, 논의의 무게중심은 이 

작업문서 쪽에 두어졌다. 그러나 두 작업

문서 간의 타협이 제52호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

52호에 들어간 구체적이고 새로운 규정들

이 논란이 되었고, 이런 논란거리가 빠져 

있는 제49호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장도 제49호를 바탕으로 문안을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우선 

규율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추자

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제52호에 담긴 구

체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이 활발히 논의되

었다. 

(1) 제20조에서 협력도 언급할지

작업문서 제49호는 협력을 아예 언급하

지 않는다. 반면에 작업문서 제52호는 협

력의무를 교신의무와 묶어 규정한다. 작업

문서 제49호의 제안자(유럽연합, 스위스)

를 비롯하여 대륙법계는 후자에 의문을 제

기했다. 

첫째,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 읽는 자가 뜻을 알 수 없는 조문은 

부적당하다(프랑스). 

둘째, 협력과 교신은 별개 문제이다. 제

20조는 연락의무를 정하는 규정인데, 협력

을 여기에서 함께 언급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어색하다. 협력은 전문에서 언급함이 

낫다(이상 이탈리아, 유럽연합).  

셋째, 현재 많은 나라가 실행 중인 방식

은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인데, 이것도 

협력의 일종이라 하여 ‘협력법제 강화’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의문이다. 

넷째, 작업반에서 누차 언급된 대로, 일

국법원(一國法院)의 타국법원과의 협력은 

국가주권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 영미

법계의 판사는 자유롭게 타국 판사와 의

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절차진행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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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크지만, 그것은 대륙법계의 판사의 

직무와는 거리가 멀다.

대륙법계로서는 협력뿐만 아니라 교신

도 임의적 절차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게 마련이다. 작업문서 제49호도 그런 

기조 위에 서 있다. 한국의 구성훈 판사도, 

제20조에서는 임의적 협력을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반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을 언급하면서, 제1항에서 협력을 “의무”

로 규정한 부분을 수정(“shall”을 “may”로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사견으로도, 교신을 넘는 차원의 협력의

무를 정한다면 한국도 이런 염려를 할 만

하다. 그러나 제20조에서 협력의무를 추상

적 차원에서 함께 규정하면서, 교신도 협

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부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보고자는 이런 긍정적 측

면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대체로 다음 

취지로 발언했다.  

‘우리는 이미 각국에 현존하는 실무에 

대하여, 일종의 사법협력 내지 교신장치라

고 의미부여 하려 한다. 그런 실무가 이미 

있음에 주목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의 분

위기가 강함을 자각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내국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강행하여 판결

충돌을 일으키거나 외국소송을 금지하는 

제소금지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차선책

에 의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분위기를 조성,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미 당

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은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이름 붙이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부여

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일국법원이 당사

자에게 타국법원 판단 경과를 물어보고 당

사자가 돌아와서 답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는 일종의 사법협력이며 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20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 이런 의미부여를 이미 전제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견으로는, 교신을 협

력의 일환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발판이 깔린다. 

당장은 교신만, 그것도 당사자를 통한 간

접교신만 하고 있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협력이라고 의미부여하면서 더 전향적인 

협력이 늘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의무는 수단채무보다도, 나

아가 노력할 의무보다도 의무의 내용이 가

볍다. 그래서 체약국에게 별로 부담이 되

지 않는다. 오히려 교신도 협력의 일종이

라고 이해함으로써, 교신만 충실히 하는 

것도 협력의무를 다하는 일일 수 있음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미국이 협력의무의 내용

을 강화할 가능성을 견제하고자 교신은 협

력이 아니라고 어깃장을 놓는 데 치중한다

면, 건설적 논의는 어려워진다. 오히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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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협력의 일부라고 의미 부여함으로써, 

장차 협력이 본격화될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루과이도 협력이라는 개념은 선호한

다고 밝히면서, 조문에서 언급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다만,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방

안 외에, 관련소송 법제 내에서만(제15

조21)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을 지적했

다. 그리고 제15조와 제20조 중 어느 쪽에

서 언급할지에 대하여 우루과이는 입장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협력에 관한 규정을 꼭 제20조에 

둘 필요는 없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된다

고 발언했다. 미국이 이런 대안으로, 제III

장의 관련소송 법제 내의 “협력 및 교

신”22) 조문인 제15조에 “courts shall coop-

erate with one another”와 같은 문구를 추가

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의장은 특히 관련소송의 경우 공동변론

기일(joint hearing)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함

을 상기시키면서, 공동변론기일은 본질상 

협력장치이므로, 이번 조약을 협력을 언급

하든지, 협력 대신 다른 문구를 두든지 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견해대립의 초점은 협력의 언급을 

제20조에서 할지, 그리고 협력‘의무’를 규

정할지였다. 의장은 논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협력을 제20조에서 언급하

는 데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다. 그리고 

작업문서 제52호를 주도한 미국도 이를 언

급하는 위치를 고집하지 않는다. 미국도 

양해하므로, 제20조에서는 교신을 규정하

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협력

을 언급하는 데에는 별다른 반대가 없으므

로,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겠다. 가령 

제15조나 전문에서 규정할 수도 있다.

(2) 당사자의 역할―당사자를 통하는 

간접교신 방식

 (가) 내용

당사자를 통하는 간접교신 방식이 구체

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지도 논의되었

다. 특히, A국소송의 중지를 구하는 당사

자가 자발적으로 B국소송 정보를 파악하

여 A국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를 가리켜 A국법원과 B국법원이 ‘교신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를 통하여’ 교신한다

고 말하는 것이 언어의 유희가 아니냐는 

의문제기가, 앞선 작업반 회의들과 이번 8

차 회의에 걸쳐 꾸준히 나왔다(특히 스위

스). 반대로 이스라엘은 당사자를 통하는 

21) 현재 작업반 조문안: Article 15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During Proceedings) “Courts are encour-

aged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0 and 

may do so at any stage of the determination.”

22) 제15조의 표제에 들어간 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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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신은 당사자가 법원의 메신저, 즉 

사자(使者)로서 교신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견해차이는 참여

국들의 관념이 불일치된 탓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이런 

견해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얼버무리려 하

는 입장으로 보인다. 

당사자를 통하는 간접교신 방식의 국내

법상 현황을 설명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런 발언은 자국의 실무와 어긋나지 않는 

법제가 협약에 들어가도록 하려 하는 시도

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협약이 무난히 받

아들여질지에 관한 염려에 답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이번 협약이 실무상 무리없이 수

용되고 효용을 발휘할지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무총장과 스위스의 

주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구성훈 판사는 ‘당사자간 간접교

신’을 조문에 포함시키는 데 이의가 없다

고 밝히면서, 사적(私的) 부문(private sec-

tor)에 주도권을 주는 부분과 공적 부문

(public sector)에 주도권을 주는 부분을 나

누어 규정하면 명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도 이와 같은 구별을 하면서, 후

자를 강조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는 각국의 실무상 이미 행해지

고 있다. 이것에만 의한다면 이번 협약으

로써 덧붙여지는 부가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 당사자가 타국법원에 물어볼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각국의 현존 실무에는 없

다.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규정하는 

실익은 후자를 도입하는 데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이 지적은 중요하다. 

‘당사자를 통하는 간접교신’ 중에서도 이

렇게 두 형태가 구별된다는 점은 8차 회의

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았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사자의 자발적 활동으로 정보

가 B국에서 A국에서 이동하는 경우이다. 

A국에서 중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자발적

으로 B국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

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둘째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정보습득, 제

공을 요청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

우이다. A국의 판사가 양국소송에 연루된 

당사자에게 B국소송 관련 정보 획득을 요

청하고 그 당사자가 B국소송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A국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전

형적이다. 정보제공의 요청이 A국에서 B

국을 향하는 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훨씬 

완곡하게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A국

법원이 A국소송의 당사자를 향하여 정보

의 입수 및 제공을 요청한다. 제2단계에서

는 그 당사자가 B국법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A국법원에로의 정보제공 허락

을 요청한다. 제3단계에서는 A국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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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A국법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후자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양국 소송에 공히 당사자

이고 A국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1인인 甲

이, A국소송의 중지신청에 적극적이지 않

을 수도 있다. 혹은 그가 소송계속 시점, 

당사자 전원의 정확한 내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 등의 확인에 그다지 적극

적이지 않은 채 이익형량에 치중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에서, A국소송의 공동피

고인 乙이 A국소송의 중지에 앞장설 수 

있다. 그는 B국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가 B국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B국법원에게서 정보를 얻

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B국은 체약국으로

서 그럴 의무를 질 것이기 때문이다. 乙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A국법원이 

乙에게 정보획득을 요청하여 乙이 그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자는 위 설명을 고스란히 한 것

은 아니지만, 하나의 설례(說例)를 들어,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을 협약에 

규정하는 실익을 조명했다. 발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령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유집소송(類集訴訟, class action)23)이 진행

23)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발명된 class action을 단순히 “공동소송”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
해서는 class action의 본질과 특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클래스액션”이라는 음차(音借) 표기를 
선호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번역의 노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번역의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class action은 어떤 본질과 특성을 가지는가? 한편으로, class action은 사태의 특정성과 사안유형에 
따라 추상적으로 원고들을 포섭하는 일괄적 사회분쟁 해결장치의 측면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 당
사자에게 포함선택(opt-in)이나 불포함선택(opt-out)의 기회를 주어 원고 집단을 구성하는 집단소송적 측면
을 겸비한다. 양 측면을 포착하기 위하여 필자가 제안하여 온 번역어는 “유집(類集)소송”이다. 중국어로
는 “집체(集體)소송으로 번역된다고 하나, 원고들의 결속을 과장하는 느낌을 주어 부적당해 보인다. class 

action의 논리적 구조는 다수 원고들을 유형적으로 정의, 포착하여 사법권(司法權)을 원용하고, 그 결과에 
class 소속자가 구속되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모아서(集) 하나의 단체(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국과 중국어권에서 번역에 곤란을 겪는 이유는, 특히 전자의 측면에 있는 것 같다. 원고의 범위를 추상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그들을 모아 민사소송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주도형 문제해결장치라는 측면
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고를 부각시키는 정치공세가 벌어지고, 

그 결과로 ‘특정 사태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곤 한다. 미국의 class action에 기능적으로 대응
되는(functionally equivalent) 한국적 법현상으로 이런 특례적 보상입법을 들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적(私的) 부문(private sector)이 주도하고, 이미 존재하는 재판제도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면서 사적
(私的) 자치 주도로, 사인(私人) 간의 분쟁해결 노력과 절충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한국의 특별보상
법 방식이 사적(私的) 분쟁의 정치화를 핵심 원리로 하고 민간의 정치 의존의 폐해를 수반하는 점과 대조
된다. 실로 미국의 법률문화에는 한국인으로 이해하거나 흉내내기 어려운 깊은 문화적 전통이 있다. 관청
이 나서야 할 것 아니냐고 개탄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긴다. 그리
고 서로 돕는다(영미식 相扶相助 문화). 그에 따르는 부담과 의무도 감수한다(영미식 의무중심 법사상). 

사인이 주도하여 국가의 강제적 사법권(司法權)을 원용한다{영미식 자발성과 상향식(bottom up) 법률문
화}.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평범한 개인이나 평범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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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 권리자가 한국

에서 이행청구를 제기한다 하자. 한국소송

의 원고는 그 유집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예컨대 포

함선택(opt-in)하지 않았거나, 불포함선택

(opt-out)했을 수 있다. 혹은 이 점들이 한

국법원에게 불분명할 수도 있다. 한국소송

에서 원고는 한국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기

를 원하겠지만, 피고는 그렇지 않을 것이

다. 그래서 한국법원은 미국의 유집소송을 

관련소송으로 파악하여 협약에 따라 한국

소송을 중지할지 판단하려 한다. 한국법원

은 미국 유집(類集)(class)이 언제 인가되었

는지, 유집소송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떤지 확인하려 할 것이

다. 한국법원이 한국소송의 원고에게, 이

런 점들을 확인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석명

을 구하면, 그는 이 서면을 가지고 미국법

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 주도

하여 당사자를 통하는 것 해당 정보를 얻

는 것이며, 그야말로 법원들이 ‘당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신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를 통하는 간접

교신’이라는 표현이 적확하지 못하다는 비

판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다만 ‘당사자를 통하는 간접교신’ 방식

에 따라 그 당사자가 B국법원에서 정보제

공을 요청하고 수집하는 자격에 관해서는, 

순수한 사인(私人)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A국법원의 공무를 수행

하는 사인(私人)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견해가 나뉘었다. 국내적 법･실무

상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의 차이가 이 

견해차이를 낳는 것으로 보였다. 사견으로

는, 이 견해차이는 굳이 협약으로써 해결

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나) 협약에 규정할 실익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은 이미 각

국 실무상 행해지고 있으므로 협약에 규정

하는 의미가 줄어든다는 발언은 앞선 회의

들에서 간간이 나왔다. 8차 회의에서도 그

랬다. 특히 일본은 8차 회의에서도, ‘이 방

식이 현재의 실무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

므로 협약에 규정할 설득력이 없다’는 견

해 표명을 반복했다(그 설득력 허약은 V. 

지켜보아 준다. 나선다는 이유로 욕하지 않는다(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나선다’, ‘건방지다’고 욕하며 흠을 
잡곤 한다). 오히려 용기를 높이 사면서 묵묵히 북돋워준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선 사람은 위압적이지 
않게 개인들을 조직화한다. 타인들은 그의 이런 시도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개개인이 자신의 소탈한 생각
과 판단에 따라 동참한다.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여기면서 왜 리더가 없느냐고 한탄하는 것
이 아니라, 누가 나서서 조직하면 좋을지 현장 수준에서 의견을 나누어, 공적인 해결절차로 가지고 간다. 

한국 사회에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법적 문제 해결에서 자주 유용하
게 쓰이는 부분이 한결 적은 편이다. 특히 피해가 중대하거나, 다중에 미치거나, 심리적으로 충격적이라
든가 하여 공공의 관심사 내지 국가적 관심사가 될수록, 법적 문제의 자발적 해결의 문화가 증발하는 경
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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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에서 밝힌다).

다행스럽게도 8차 회의에서는 약간의 

전기(轉機)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8차 

회의에서는, 당사자가 중지신청을 위하여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타국소송 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이런 형태 외에도, A국법원이 당사

자에게 ‘요청’하여, 당사자가 B국법원에서 

그 나라 소송의 해당 정보를 요청하여 얻

고, 이를 A국법원에게 제출하는 형태가 있

을 수 있다. 그리고 협약이 당사자를 통하

는 간접교신 방식을 규정하면, 이런 경우

도 포섭하게 됨이 당연하다. 결국, 당사자

의 자발적 정보 수집 및 제출만 염두에 둔 

나머지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을 

협약에 규정할 실익에 의구심을 품을 여지

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회의론자는 일

본 혼자 남은 셈이다. 

더구나, 이 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국제

협력이 부존재하므로 판결충돌이나 제소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을 극복

하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이라는 현존 실무를 조문에

서 굳이 언급하는 것도 무용하지 않다. 당

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은 교신이 아니고, 

협력은 더더욱 아니라는 발언이 많이 있었

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

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종의 협력채널이 존

재한다고 강조할 실익은 있다.

 (다)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은 회피 

불가능한 의무로 규정할 것인가

제20조(교신장치)에서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방식을 언급할 실익은 있다는 

점은 8차 회의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해진 

것 같다.

그런데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할 

의무는 협약의 체약국이 되는 한 기본적으

로 부과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의무도 지

지 않을 수도 있는가? 작업문서 제52호는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도 개별 국가가 그런 의무를 지겠다

는 적극적 선언이 했어야 하도록 규정한

다. 반면에 작업문서 제49호는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회피불가능한 의무로 규

정한다. 

(3)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보다 전향적

인 교신방식을 따르려면 선언해야 함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가장 가벼

운 방식으로 상정, 언급하는 점과, 이것보

다 더 전향적인 교신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려는 나라가 아니라 따르려는 

나라에게 그 점을 선언하도록 하는 점에는 

두 작업문서의 내용이 일치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전향적 교신방법에 

‘굳이 반대할 이유나 거부감 내지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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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약국만 유보선언을 하게 할 것인

가? 이렇게 하면 전향적 교신방법을 따르

는 나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로 그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향적 교신장치의 보급에 오히

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즉, ‘전

향적 교신방식을 따르지 않으려는 나라가 

유보선언을 하도록’ 하면, 새로운 전향적 

교신방식을 낯설어하는 나라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서둘러 입장을 못박고 그

렇게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선언한 이상, 이런 폐쇄적이

고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선언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를 이런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고착

시키는 효과가 생기기 쉽다. 이런 현실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반대로, ‘보다 전향적 태도를 취하려면 

그 점을 선언하도록’ 하는 선언법제가 유

용할 수 있다. 전향적 교신법제를 아직 낯

설어하는 체약국은, 일단 아무 선언 없이 

체약국이 되면 된다. 그리고 차차 시간을 

두고, 확신이 서면, 조심스럽게 전향적 법

제로 나아가면 된다.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확신이 들 때 일정한 방식으로 교신할 의

무를 지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전향적 교

신방식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려는 나라가 

이 점을 선언하여 타 체약국들에게 약속하

도록 하는 편이 발전성 있다. 이처럼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에서, 전향적 교신방

식을 따르려면 선언하도록 하는 적극적 선

언방식이, ‘전향적 교신방식을 따르기 싫

으면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

는 유보선언 방식보다 나아 보인다. 

(4) 상이한 교신방식들의 조합

 (가) 나가는 교신과 들어오는 교신에 

대하여 자국이 어떤 방식을 따를

지의 구별

송신방식(나가는 교신의 방식)과 수신방

식(들어오는 교신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

도 협약상 가능하다. ‘당사자를 통한 간접

교신’ 방식을 넘어서는 부분만 선언하면 

된다. 이 점은 8차 회의 전에는 의식되지 

않았는데, 8차 회의에서 스위스의 발언으

로 비로소 주목하게 되었다. 의장도 이 안

건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앞으로는 이 점

을 구별하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나) 자신 쪽에서 어떤 교신방식을 따를 

지와 타국의 어떤 교신방식을 받

아들일지의 구별

현재의 조문안 제20조도, 작업문서 제49

호와 제52호도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8차 회의 전에 예고된 안건 목록(8차 회의 

진행계획)도 이 점을 명확히 부각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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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래서 이 논점을 8차 회의에서도 

논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8차 회의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자신 쪽에서 어떤 교신방식을 따를

지만 선택하고 선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전제했다. 그래서 두 나라

가 스스로 따르려는 방식이 서로 다를 때, 

두 나라가 각기 자신의 방식을 따르면서 

상이한 방식으로 교신에 임할지(즉 이런 

경우에도 혼합형 교신방식을 따르게 되는

지)를 논의했다. 

한편, 체약국이 자신 쪽에서 일정한 교

신방식을 따를 때 상대방 국가의 어느 교

신방식과 결합될 수 있는까지 스스로 선언

할 가능성도 있다. 8차 회의에서도 이 점

을 의식하고 논의했다. 특히 양국이 모두 

이런 선언을 하고, 양국의 선언이 합치하

면, 양국의 합치하는 입장에 따라 혼합형 

교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혼합형 교신방식

작업문서 제52호의 제안국들은 교신방

식의 직접성과 적극성 강화를 선호한다. 

그렇지만 혼합형 교신을 허용하는 양보를 

했다. 의미있는 양보를 한 것이다. 회의장

에서도 두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ㄱ) 양 체약국이 혼합형 교신방식을 

선언한 경우

만약 양국 각각이 상이한 교신방식을 채

용하면서 제2항 (b)호 (iii)과 같이 혼합형 

교신방식도 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양국

의 선언내용 간 합치에 따라 혼합형 교신

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공동변론기일(joint hearing)을 포함하여 법

원 간 직접교신을 허용하고 선호한다. 반

면에 유럽연합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중

앙당국 방식 정도까지만 채용하겠다고 선

언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미국은 

‘상대방 체약국이 관할관청이나 중앙당국

을 내세우면 그 기관과 교신할 용의도 있

다’는 선언도 했다 하자. 또, 유럽연합도 

‘우리는 중앙당국을 내세우지만 타국이 수

소법원을 내세우면 그를 상대할 용의도 있

다’는 선언도 했다 하자. 그러면 미국과 유

럽연합 간에는, 미국은 수소법원을, 유럽

연합은 중앙당국을 내세우는 혼합형 교신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송당사자나 법원

이 이런 혼합형 교신을 요청하면, 상대방 

체약국의 당국(법원이든 중앙당국이든)은 

이에 응하여 혼합형 교신을 할 협약상 의

무를 지게 된다.

의장은 이 부분을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싱가포르도 지지

의견을 밝혔다.

  (ㄴ) 양국 모두 혼합형 교신방식을 선

언하지는 않은 채 교신방식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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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경우 

한편, 양국이 또는 그 중 하나가, 혼합형 

교신도 하겠다는 선언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문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A

국은 전향적 교신방식을 따르겠다고 선언

했지만 B국은 그보다 보수적인 교신방식

만 인정하기로 했을 뿐, 혼합형 교신을 할

지 말지는 언급한 일이 없다. 이 경우에 두 

나라 간 교신은 어떤 방식에 따르게 되는

가? 이 점에 관한 협약 해석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드러났다. 8차 회의에서는 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하나의 해결안은, A국의 보다 전향적인 

교신당국과 B국의 소극적인 교신당국 내

지 소송당사자가 서로 교신하는, 미국 등

이 작업문서 제52호에서 제안한 “혼합형” 

교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작업문서 제52호 

공동제안국들, 특히 미국은 이 견해를 지

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각 체약국

이 자신의 인정하는 교신방식을 허용할 의

무를 지게 되고, 그 결과 혼합형 교신이 이

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교신방식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결정과 어긋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런 형태의 

혼합형 교신은 종종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더 강하게 반대했다. 

즉, 어색하고 시간만 소모할 뿐, 어떤 실익

을 보태주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다른 하나의 해결안은, 양국이 채용하기

로 한 방식들 중 공통된 방식에만 따르는 

것이다. 양국은 그들 각국이 채용하기로 

입장결정한(선언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써) 교신방식들 중, 공통되는 것들에 따를 

협약상 의무만 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

대 A국은 법원 간 직접교신도 허용하고, 

상대국이 이 교신방식에 응하기를 거절하

면 관할관청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고 선

언했다 하자. 이 나라는 작업문서 제52호 

제2항에 따라,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하자. 요

컨대 A국은 모든 교신방식을 허용하는 태

도이다. B국은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방

식이라는 기본적 방식 외에는, 관할관청 

간 간접교신 방식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하자. 즉, B국은 이 방식과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의 2개 방식만 허용하는 나라이

다. 아무 선언도 안 한 C국은 당사자를 통

한 간접교신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

우에, 후자의 해결안에 따르면, A국․B국 간

에는 관할관청 방식과 당사자를 통하는 방

식만 허용되고, A국․C국 간에는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만 허용될 것이다. 즉, 두 경

우에 A국이 자국 법원을 내세워 B국의 관

할관청이나 B국 또는 C국의 당사자를 상

대하도록 협약이 의무 지우는 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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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혼합형 교신방식의 가능성에 관

해서도 적극적인 논조를 보여 왔으므로, 

각국이 각자 선호하는 교신방식을 따르면

서 혼합형 교신을 하게 된다고 볼 것으로 

본 보고자는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

나갔다.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의 입장

이자만, 상대국이 이런 혼합방식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면 혼합방식을 안 따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아예 최대공약

수식으로 양국이 단일한 형태를 따르게 된

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두 발언은 

일견 상충된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두 

발언이 상충된다고 여기는 것 같지 않았

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각

국이 각기 허용하는 최선의 교신방식(즉 

각국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적극적 교신방

식)을 조합하여 혼합형 교신방식으로 교신

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허

용하는, 보다 약한 형태의 교신방식을 따

를 수도 있다는, 즉 최대공약수의 해법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연성 차원에

서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것 같다. 혼합형 

교신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연

성 차원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미국의 법원과 변호사도 이렇게 유연

성을 위하여 혼합형 교신방식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지는 분명치 않다. 결국, 

미국이 상정하는 혼합형 교신방식의 구체

적 내용이 전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

고, 8차 회의에서도 불분명한 부분이 남았

다고 생각된다.

  (나) 최초교신의 서면방식 및 번역문 

요건

최초교신의 서면방식 및 번역문 요건은 

미국을 위시한 공동제안국들이 수신국의 

언어주권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다지 긍

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많았다. 특히, 최초

교신을 굳이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와, 번역본을 항상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용과 

시간이 조금 절감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최초의 서면방식 및 번역문 요구에 반대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최초의 서면방식에 대한 유럽연합과 스

위스의 회의적 반응은, 당사자에 의한 간

접교신방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즉, 법원이 당사자

에게 구석명사항을 구두로 전달하면 부족

하고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다. 자국 법원들의 현행 실무보다 서면 작

성의 부담을 더 지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

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변론준비절차가 활

성화되면서, 법원이 구석명사항을 서면으

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법원실

무가 일반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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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원 간 직접교신의 경우, 최초

의 교신서면조차 없으면, 과연 교신 상대

방이 정확히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당사

자 간에 어떤 사건으로 중복소송 내지 관

련소송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확신

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국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voice pishing) 

류의 사기극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럽연합이 최초교신의 번역문 요구를 

의문시한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

국을 비롯한 영어권과의 교신을 염두에 두

면서, 자국의 영어구사능력으로 충분하다

고 자부하려 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을 비

롯한 주요 영어권 국가들이 조문안을 제출

했다 하여, 그 쪽에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의문이다. 중복소송이나 관련소송 병행의 

상황은 다양한 나라와의 사이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어권과의 관계에서도, 비

영어권의 실무가는 번역문을 받기를 선호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거래사건 전담부 

등의 전문화로 판사의 영어구사능력이 높

아진다 하여 모든 염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어느 나라 법원이 진

행하느냐에 대하여 판사는 이해관계가 거

의 없지만,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예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판사는 번역문

이 필요없다고 여기더라도,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가지고 서

로 대조하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

렇게 함으로써, 당사자와 사건의 동일성 

내지 관련성을 면밀히 밝히고, ‘보다 나은 

법정’ 분석을 위한 변론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최초의 서면방

식과 번역문 요구에 관해서는 지지의견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추후 교신의 경우 서면 및 번역

문 요건의 협의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이 점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교신방식의 세칙에 관하

여 개별 사건별로 양국 당국간 협의로 정

한다는 접근방법 자체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 절차법정주의의 벽이 높은 것 같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추후 교신

의 경우에 굳이 서면방식과 번역문 요건이 

필요할지 의문을 표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방식에 관하여 협의한다든지, 

서면방식이나 번역문을 요구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교신의 경우만큼 염려가 크

지는 않더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지는 의

문이다. 더구나 협약 하에서 미국만 상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면이

나 번역을 요구할 가능성을 아예 백안시하

는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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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상의 평가는 본 보고자의 사견이

며, 시간 절약을 위하여 발언은 생략했다. 

마. 소결

작업문서 제52호를 중심으로 건설적 논

의가 있었고, 공통된 이해 증진 면에서 실

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작업문서 제49호는 

현 조문안 제20조를 축약하여 최소한의 내

용만 남겼지만, 작업문서 제52호는 현 조

문안 제20조를 좀 더 구체화했다. 두 작업

문서를 비교하며 논의할수록 작업문서 제

52호가 한결 나아 보였다. 특히, 작업반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과 실무계에게 구체

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유럽연합․스위스(작업문서 제49

호 공동제안자)는 교신․협력장치가 커지는 

것을 여전히 강하게 꺼렸으므로,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 두 

작업문서의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고, 현 

조문안은 그대로 남았다.

2. 사법거절(司法拒絶) 방지(제16조)와 

협약의 전술적 이용에 대한 통제―

우선적 관할법원 판결의 불승인과 

협약의 전술적 이용을 줄이는 방법

의장이 제시한 안건 목록은 우선적 관할

법원 판결의 불승인과, 협약의 전술적 이

용을 줄이는 방법을 언급한다. 전자의 문

제를 둘로 나누어, (1) 양보한 비우선적 법

원은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2) 우선적 

관할법원 판결의 승인 여부를 비우선적 국

가의 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논점들에 관한 논의

는 의장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약간의 논의가 사법거절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를 위한 장치

는 7차 회의에서 적어도 조문상으로는 마

련되었다. 즉, 국제중복소송 상황에서 선

소법원은 편익형량에 따라 소송을 중지한 

후에, 소송지연이나 사법거절을 피하기 위

하여 예외적으로 소송을 속행할 있다.(제9

조 제5항). 조문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잘 운영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된 것 같다.

3. 우선적 관할/연결사유(제8조 제2항) 

각각의 타당성 여하

8차 회의에서 스위스가 스위스의 국제

중복소송 및 관련소송 병행 사례와 실무계 

의견을 보고하면서 사항적 규율범위 확대

와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 확대의 필요를 

언급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언급이 있

었다. 특히, 스위스의 8차 회의 발언과 같

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관할도 추가하

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이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고, 본격

적 논의는 9차 회의로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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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의 사항적 규율범위(제1조, 

제2조)

가. 제1조 제2항을 삭제할지

 (1) 조문안 제1조 제2항

Article 1 - Scope 

2. [The provisions in this text shall apply 

to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

tions] if [any of] the defendant[s] in 

[any of] the proceedings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is][are] habitually 

resident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제1조 범위

2. [이 문서의 조문들은 어느 한 체약국 

법원에서의 [어느 한] 소송의 [어느 

한] 피고가 다른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병행소송 [및 관련소

송]에 적용된다.]

현 조문안 제1조 제2항은 피고가 자신의 

상거소지(단체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재지)국 아닌 곳에서 피소되었을 것을 

협약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한다. 즉, 단순

히 체약국 간에 생기는 동일소송이나 관련

소송 병행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데 머무

르지 않는다. 그 대신,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피고가 타국에 피소되었을 때 직면하는 

법적 불안정의 최소화를 협약의 중요한 목

적의 하나로 삼는 셈이다. 이 점은 비회원

국과의 사이의 국제이중소송을 다루지 않

았던 때의 브뤼셀 법제(브뤼셀협약24) 1968

년본과 후속본,25) 브뤼셀 제1규정 1차

본26))를 연상시킨다. 

 (2) 논의

의장은 제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

다고 보고, 의견을 물었다. 이 조문은 2005

년 관할합의협약27) 및 2019년 재판협약과 

달리 ‘피고의 타 체약국 상거소 보유’ 요건

을 정하는데, 이 요건이 별다른 긍정적 기

능을 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반론과, 이 조문이 협약의 적용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첫째,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피고만 보

24)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5)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6개국이 1968년 브뤼셀협약의 체
약국이다. 이 협약은 새로운 체약국이 더해질 때마다 조금씩 개정되었다. 

26)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

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7)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한국 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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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도록 함으로써, 체약국이 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국제병

행소송이 빈발하지 않는 나라들도 체약국

이 되면, 협약상의 보호가 그 나라 거주자

들에게 미치게 되므로, 이런 나라들도 협

약에 참여할 실익을 느낄 수 있고, 체약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본 보고자 발언).

둘째, 피고가 “타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과도한 제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어느 체약국에든’ 상

거소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쉽

다.28) 

셋째, 이 조문과 국제적 병행소송을 다

루는 다른 문서들(instruments) 간의 연결고

리도 좀 더 고려해야 한다.29) 

이 부분은 루가노협약30) 2007년 본과 

브뤼셀 제1규정 2차본(2012)31)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생각된다. 이 두 국제문건의 

국제재판관할규정들은 피고가 타 회원국

(체약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루가노협약 

2007년본은 브뤼셀 제1규정 1차본(2000)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서, 제3국과의 사이의 

중복소송이나 관련소송 병행의 문제는 다

루지 않는다. 그런데 브뤼셀 제1규정은 1

차본(2000)에서 2차본으로 개정될 때 ‘동

일 당사자 간 동일 소송이 비회원국 법원

에 계속(繫屬)된 후 내국(회원국)에 계속된 

경우에 내국소송을 재량적으로 중지(제33

조 제1항) 및 속행(제2항)할 수 있게 하고, 

그 비회원국 법원이 내국에서 승인가능한 

판결을 내리면 각하하도록(shall) 하는(제3

항)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브뤼셀 제1

규정 2차본 제33조가 피고가 타 체약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

정은 브뤼셀 제1규정 2차본 내에는 없다.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 루가노협약 체약국

28) Permanent Bureau (실질적으로는 Keisuke Takeshita), Working Group on Jurisdiction: Report of 2025 

(CGAP 2025에 Prel. Doc. No 2B of February 2025로 제출)(이하 “작업반 제7차 및 제8차 회의 보고서”), 

para. 7.

29) 작업반 제7차 및 제8차 회의 보고서, para. 7.

30)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07년에 개정되었다.

31) 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

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recast는 
전면개정임을 명시하는 기술적 용어이다. 여기에서 전면개정은 조문번호를 전부 새로 붙임을 말한다. 브
뤼셀 제1규정의 2012년 개정도 근본적 대개정은 아니었지만, 조문번호를 전부 새로 붙였다. 유럽연합 입
법자는 “제OO조의2” 식으로 조문을 덧붙이기를 극도로 싫어한다. 개정연혁의 흔적이 남지 않게 깔끔하
게 정리하는 미학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독일식 법문화의 유럽연합에 대한 지배가 여기에서도 엿보인다. 

그나마 브뤼셀 제1규정 2차본의 부록으로 신구 조문번호 대조표를 둔 것이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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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그들의 국제문건을 어떻게 다듬어 나

가야 할지도 검토해야 하고, 그들이 체약

국이 될 이번 협약에 제1조 제2항을 둘지, 

수정할지, 삭제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두 

검토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고려

가 작업반 8차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피력

되었고, 의장도 이 점을 이해하여 추상적

으로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장은 이상의 점들을 이해하고, 일단 

제1조 제2항을 그대로 두면서, 추가적 논

의는 훗날로 미루었다.

나. 사항적 규율범위 확대 방안

적용제외 목록의 축소방안이 7차 회의

(동경)에서 스위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8차 회의에서 의장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았다. 8차 회의에서는 

이 안건의 논의 필요성에 관한 약간의 지

지 발언이 있었다. 유럽연합 측으로부터는 

물품과 여객의 운송을 제외하면 국제적 병

행소송이 실익을 가질 수 있는 큰 부분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다. 소비자계약과 개별적 근로계약의 

적용 제외

소비자계약과 개별적 근로계약은 약자

보호의 필요가 강하여 국제중복소송과 관

련소송 병행을 다루는 일반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그래서 두 계약

유형은 이번 조약의 사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Ⅴ. 검토되어야 할 과제와 대응방안

1. 중복소송과 관련소송의 개념과 

용어

가. 개념과 용어의 체계

협약은 중복소송(parallel)과 관련소송

(related actions)을 구별한다. 그런데도 조약

성안작업(“Project”)과 협약안의 제목은 

parallel litigation만 언급한다. 그렇다면 

parallel litigation은 중복소송과 관련소송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인가? 이 점은 아직 분

명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9차 회의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논점 중 하나이다.

나. 중복소송 개념의 외연

중복소송 개념은 유럽연합의 주도로 느

슨해져 있고, 더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한

국법과 일본법이 관련사건관할에 의하여 

포착하는 상황의 대부분이 중복소송 개념

에 의하여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당사자의 완전한 동일성을 요구하

지 않는 점은, 전략적 당사자 구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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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약의 중복소송 법제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동

일소송 개념이 흐트러지는 생소함이 있다.

둘째, “중요한 사실들”(operative facts), 

즉 ‘핵심적 사실관계’가 공통되면 동일 사

건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사항적 동일성 개

념을 완화하자는 것이 유럽연합의 의견이

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법제들과 통설이 

관련소송으로 다루던 것이 동일소송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선소우선원

칙을 중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 관련소송 개념의 외연

관련소송 개념의 외연은 더 큰 불확실성

을 수반한다. ‘양 당사자 중 일부’와 ‘중요

한 사실’이 공통되어 동일소송으로 처리되

는 것을 제외한 것만 관련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관련

성은 있어야 관련소송으로 파악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도 전혀 없다시피 하다. 미

국은 관련소송 개념의 외연 중 이 부분(즉 

동일소송과의 경계획정 외의 부분)을 의도

적으로 불분명하게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

이기까지 한다. 협약의 관련소송 법제의 

횡포를 가져올 여지가 현 조문안에 내포되

어 있다.

2. 중복소송 법제와 관련소송 법제의 

이질성과 극단성

현 조문안은 동일소송의 병행과 관련소

송의 병행이라는 두 주제 간의 경계획정 

문제를 가볍게 보면서, 각 주제를 다루는 

두 개의 이질적 법제를 묶은 것이다. 유럽

연합 및 스위스의 그룹과, 미국이 주도하

는 그룹은 이렇게 각자 관심이 깊은 부분

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부분 관철시키

는 식으로, 주고받기식 타협을 했다. 

국제적 중복소송을 다루는 부분은 대륙

법식 법제의 가장 발달된 입법모델을 그 

골격으로 한다. 즉, 선소우선원칙에 형량

판단을 곁들인 독일식 또는 브뤼셀 제1규

정 2차본을 본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연합의 법적 예견가능

성, 확실성 추구를 극단화하는 내용도 담

고 있다. 우선적 관할사유(제8조)와 여기에 

못 미치는 관할사유 사이에 벽을 세우는 

점이 그것이다. 대륙법식의 범주적 사고를 

극단에 가깝게 밀어붙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선소우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외적인 편익형량으로써 보조하는 모범적 

법제는 협약이 규정하는 우선적 관할을 가

지는 나라들 사이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

다. 이렇게 검증되고 상식에 맞는 처우가 

적용되는 모범적 관할국들과, 이런 우아한 

처우의 무대 밖으로 내쳐지는 문제아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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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국들을 양분하고, 후자를 범주적으로 하

대한다. 유럽연합은 대륙법계의 국제민사

소송법제의 특징은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

능성의 고도화에 있다는 자기인식을 세운 

뒤, 이를 극대화하려 한다. 그런 단선(單

線)적 질주가 도달하는 개혁이 역사적, 실

무적으로 검증된 법제인지, 낯설고 위험한 

법제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유럽연

합적 성향이 이끌어 만들어낸 작업반 초안

의 중복소송 법제가, 새롭고 놀라운 혁신

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가늠하기 어려운 

괴물인지를 두고 견해가 나뉘고 의문이 제

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관련소송 병행에 

관한 조문안은 미국의 국내적 법과 실무를 

모델로 하여, 실질적 문제들을 교신장치의 

운영의 묘에 미루면서 실무상 유연성을 극

대화하려 한다. 절차적 장치들을 충분히 

만들어 그것들의 운영의 묘에 기대려 하므

로, 교신장치를 고도화하고 공동변론기일

(joint hearing)까지 열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협력을 의무로 규정하려 한다. 한편, 

어느 소송을 어떻게 우선시킬지에 관한 실

질적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는 별로 공을 

들이지 않는다. 경직된 기준이 들어가 실

무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유연한 기준을 두려 할 뿐이다. 

두 가지의 이질적 법제의 배분적 결합을 

꼭 어색하다고 여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불확실성의 요인을 담고 있다. 작업

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기회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둔다.

첫째, 관련소송 법제가 소송규모의 위력

으로 중복소송 법제의 실효성을 압도할 가

능성이 있다. 예컨대 동일 당사자 간에 동

일 실체관계를 두고 A국과 B국의 순서로 

소송이 개시되었다 하자. A국은 B국에 우

선하여 판단기회를 가지고 자국소송이 선

행소송인지의 확인과 양국소송의 편익형

량을 하게 된다(제II장). 그런데 B국법원은 

문제상황이 단순한 국제중복소송 상황이 

아니라, 관련소송도 있다고 하면서, B국법

원에서의 동일소송이 후행소송임에도 불

구하고 제III장(관련소송)을 적용하려 할 

여지가 있다. 그 결과 제II장(국제중복소

송)의 법제는 기능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

이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동일 당사자들 간의 

동일한 실체관계’ 개념을 느슨하게 확대하

여 웬만한 관련소송은 전부 동일소송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주력하는 관련소송 병행 법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질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리고 ‘동일 당사자들’과 ‘동일한 실체관계’ 

개념의 한계를 얼마나 확대할지에만 주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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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이 중복소송 개념의 외연 확대에 치

중한 탓에, 관련소송 개념의 외연이 불확

실해져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구상은 

들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들어맞을 수도 있다.

셋째,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다른 구상으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상

대방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은 관련소송 병행 법제로서 전체 상황을 

압도하여 국제중복소송 법제의 경직성의 

파괴력을 감쇄시키려 하는 듯하다. 유럽연

합은 국제중복소송이라는 이름 하에 ‘전통

적 의미의 관련소송’을 두루 포함시켜 미

국이 허공에서 헛손질한 것으로 만들려 하

는 것 같다. 양쪽이 각기 자신의 주력부분

에 힘쓰는 가운데, 각 부분이 각기 불확실

성을 가질 뿐 아니라, 두 부분이 어떻게 조

합되고 느 부분이 결정적인 위력을 가질지

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3. 최우선적, 우선적 관할사유

가. 기타의 관할사유와의 범주적 차별

취급

중복소송 법제가 전속관할 외에 최우선

적, 우선적 관할사유를 규정하여 기타의 

관할사유와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타당한지 자체에 

관하여 의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런 법제는 너무 낯설고 너무 강력하다.

첫째, 2019년 재판협약 제5조는 일정한 

공통법적 간접관할사유를 협약 스스로 보

장한 것이다. 우선 이것들부터 협약 자체

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협약이 명시하지 

않는 간접관할사유라 하여 법률효과 면에

서 약하게 취급되는 점은 전혀 없었다(제

15조). 

둘째, 둘 간의 장벽은 1999년 예비초

안32)이 백색목록과 회색지대를 구별하여 

차별취급한 것과도 다르다. 후자는 국내법

상의 국제재판관할사유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

을 뿐이고, 이 관문을 통과하는 한 법률효

과 면에서 차별취급은 없었다.

나. 비전속적 관할합의의 과잉우위

비전속적 관할합의만 가지고는 아무런 

우월적 관할사유도 아니지만, 국제적 중복

소송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우월적 관할사

유로 돌변하게 된다. 더구나 당사자의사에

도 어긋난다.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넘어서

서 법의 힘으로 어떤 범주적 내용을 부과

하면, 그만큼 당사자의 자유는 박탈된다. 

32)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dopt-

ed by the Special Commission on 30 Octobo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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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합의할 자유도 박탈되고, 아무 합의

도 안 할 자유(일반적 행동자유)도 박탈된

다. 낙관주의적 사고에만 치우쳐, 이번 협

약이 어떤 좋은 뉴스를 가져올지에만 치중

하여 이야기하는 낙관과잉의 흥분이 없도

록, 신중한 접근으로써 통제해야 한다. 

다. 우선적 관할사유(제8조 제2항)의 

확충 방안

전속관할(제6조), 기타의 최우선적 관할

(당사자자치)(제7조), 우선적 관할(제8조 

제2항)의 범주적 위계질서를 그대로 둔 채 

제8조 제2항의 목록을 확대하는 방안이 7

차(동경)와 8차 회의에서 무게감 있게 논

의되었다. 7차 회의에서는 스위스가 논의

를 주도했다. 8차 회의에서는 관심을 보이

는 교섭국들이 조금 늘어났다.

4. 교신(연락)장치

가. 보다 적극적인 교신방법의 발판으

로서 ‘당사자에 의한 간접교신’

교신(연락)장치 조문(제20조)의 대체적 

틀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교신(연락)장

치를 따를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의 틀을 

둔다. 이 틀 내에서, 당사자에 의한 간접교

신이라는 교신방식을 채용가능한 교신방

식의 첫걸음으로 제시한다. 이 교신방식을 

국가주권과 사법주권에 대한 부담을 최소

화하는 것이다. 그 외에 더 전향적인 교신

방식도 체약국의 선택지로서 제시한다. 그

리고 각 체약국이 스스로 어떤 교신장치를 

둘지 선언할 수 있게 한다. 이 선언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제고한다.

교신장치에 관한 이런 조문체계는 체약

국과 그 사법당국 기타 관청에게 별로 부

담이 없다. 자신의 태도에 일관성을 지킬 

것이 요구될 뿐이다. 예컨대 평소에 채용

하는 교신방식을 일관하려는 취지로 자국

에 친숙한 교신방식을 취하겠다고 선언해 

놓고서, 외교적 이슈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로 자국의 국가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면

서 그런 평소와 같은 실무를 따르기를 거

부하면, 협약 위반이 된다.

그러면서도 향후의 건설적 발달을 기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아동탈취협

약(1980)33)의 경험이 참고가 된다. 이 협약

은 국가 간 교신의무를 중앙당국 간 교신

의무으로만 규정했다. 그런데도 추후에 연

락망 참여 판사(network judge) 간의 교신

과 법원 간 교신의 실무가 자연스럽게 발

달했다. 상설사무국의 안내 제공과 논의의 

장 마련도 여기에 기여했지만, 결국은 체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실무

33)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한국도 2013. 3. 1.부터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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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에 따라 법원 간 교신이 이루어지

고 있다. 아무런 교신장치도 규정하지 않

는 대신, 국가주권과 사법주권에 대한 부

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상 원활에 기대는 교

신장치를 마련한 것이 발판이 되어, 더 적

극적이고 전향적인 교신장치가 발달되어 

나왔다. 이번 협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

근할 수 있다.

나. 교신장치의 기본적 최소화의 실익

대륙법계 교섭국들이 교신장치를 따르

느라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시간, 비용의 

소모를 염려하는 것은 이해된다. 낭비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절차를 매끄럽게 다

듬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 체약국별로 채용하는 교신방식이 

다른 문제의 해결방안―혼합형 교

신방식

상술한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반에

서 교섭되어 온 대로, 교신방식에 대하여 

협약이 최대한의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체약국별로 아무 교신방법도 불채용하는 

태도, 최소한의 교신방법만 채용하는 태도, 

보다 적극적인 교신방법을 채용하는 태도 

등이 나뉠 수 있다.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고육지책으로, 

혼합형 교신방식이 부상(浮上)했다. 6차 회

의에서 관련소송 법제의 틀 내에서 미국의 

주도로 논의되었다. 7차 회의(동경)에서는 

중복소송과 관련소송에 두루 걸치는 해결

책으로 정리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혼합형 교신방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

은 아니다. 특히 법원 간 교신을 꺼리는 나

라는, 자국 법원을 교신에 관여시키는 것

을 꺼릴 뿐 아니라, 타국 법원이 연락해 오

는 것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낯

선 교신방식으로 타 체약국이 접근해 오는 

것을 감내할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이런 불편만을 강조할 것도 아니다. 

적극적 교신방식을 선호하는 나라의 입장

에서도, 자국 판사로 하여금 타국의 소극

적 교신방식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편하거

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체약국 간 

의무불균형에 대한 불만은 적극적 교신을 

선호하는 나라와 반대 입장의 나라가 둘 

다 가질 수 있다. 결국, 더 나은 절충책이 

없다면, 혼합형 교신방식을 수용하는 절

충도 유용한 절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

된다.

라. 선언의무의 부담과 폐해의 최소화 

방안

체약국에게 선언의무를 지우는 부담도 

없지 않다. 교신장치를 낯설어 하는 나라

에게 교신방식에 관한 선언을 하라고 하

면, 교신방식 면에서 움츠러들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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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선언에 이런 내용을 담아 버리면, 나

중에 전향적인 교신방식을 채용하는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장치를 ‘어떤 교신방식을 따르겠다’는 

적극적 선언방식으로 하면, 선언장치에 따

르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투명성 제

고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마. 당사자를 통한 간접적 교신방식의 

협약 내 언급 자체를 꺼릴 것인가

작업반 내에서는, 적극적인 교신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나라들조차도, 당사

자를 통한 간접적 교신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치로

서도 손색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

들은 작업반에 참여하면서 교신장치에 관

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중인 국가들이

다. 그들의 입장을 전세계에 공통된 입장

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세계에는 이런 나

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

륙법계로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는 

간접교신 자체도 백안시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나라도 국제중복소송의 해

결책으로서 선소우선, 비교형량, 사법거절 

방지 등이 규정된 점에 주목하면서 체약국

이 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국제중

복소송 상황에서 외국절차를 존중할 가능

성이 전혀 없는 국내법을 가진 나라가, 입

법적 개혁의 차원에서 이번 협약의 체약국

이 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협약에서 아무

런 교신의무를 정하지 않는데도 그런 나라

들이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을 원활히 

허용하리라고 손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점만 생각하더라도, ‘당사자를 통한 간접

교신’을 협약 조문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

이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현행 실

무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약에 규

정할 설득력이 없다’고 하여, 가장 부담이 

적은 이 교신방식을 협약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교신방

식을 기본적 의무로 삼는 미국 등의 작업

문서 제52호에 대해서만 회의적인 것이 아

니라, 적극적 선언에 의하여 이 교신방식

을 채용할 협약상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

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

해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 ‘이 방식이 현재의 실무를 승인하

는 것에 불과하다’는 현실진단으로부터 

‘협약에 규정하는 일은 불필요하다’는 당

위가 도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런 현

실진단이 이런 당위를 뒷받침할 특별한 설

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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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이 현재의 실무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약에 규정하여도 좋다’는 말

도 할 수 있다. 바로 작업문서 제49호와 제

52호의 각 공동제안국들은 공통적으로 그

런 입장이다. 이 교신방식을 협약상의 기

본적 의무로 명시할지, 즉 교신방식에 관

한 유보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 교신방식을 

채용할 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관해서만 견

해가 나뉠 뿐이다. 결국, ‘평소의 국내법적 

실무와 다를 것이 없다’는 현황 인식은 이 

나라들이나 알본이나 다를 것이 없으나, 

‘그렇다면 국가별로 알아서 하면 그만인데 

왜 협약 차원으로 관심 가지려 하느냐’라

고 반응하는 점에서는 일본이 특이하다. 

바. 협력의 첫걸음으로서의 교신

교신과 협력을 철저히 유리시키는 사고

방식은 협력의무의 비대화를 막는 레토릭

적 방어장치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신과 

협력이 서서히 부담없이 발달하도록 터전

을 마련하는 건설적 기능은 떨어지게 마련

이다.

협력을 위한 교신의 가장 초보적 형태는 

명시적 교신이 없이 행동 대 행동으로 반

응하는 동물학적 교신방식일 것이다. 그보

다 더 나아간 것은 언어적 교신이다. 그 첫

걸음이 당사자를 통한 간접교신이다. 여기

에서 더 나아가면 적극적 교신(의사소통)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서로 상대방

의 의중을 묻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 공

동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

물학적 협력에서 의식적인 최대한의 협력

에 이르기까지, 두루 협력의 개념 내에 포

섭할 수 있다.

결국, 교신을 협력의 첫걸음으로 의미부

여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자리매

김한다 하여, 단순한 교신과 ‘협력다운 협

력’ 간의 경계가 흐려져 혼란을 가져올 염

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염려의 강

조는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5. 소결―미완의 과제들

첫째, 당사자와 실체관계의 동일성의 한

계를 느슨하게 확대하는 부분도, 어떤 문

언을 사용할지 놓고 의견을 봉합했을 뿐,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그런 가운데 작업반 조문안은 동

일소송의 국제적 병행(국제중복소송)과 관

련소송의 국제적 병행에 대하여 이질적인 

법제를 채용한다.

셋째, 사항적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더구나 

관련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두 나라 중 어

느 쪽을 우선시킬지 논의, 판단할 때에는 

협약의 사항적 적용범위 밖의 절차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단계, 형태로 진행중인지,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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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그런

데 이 부분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넷째, 작업반 초안은 2019년 재판협약 

제5조의 ‘협약상 관할사유’를 이번 협약의 

‘우선적 관할사유’로 전용(轉用)하여 관할

사유들 간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범주

적 우열의 계급을 정한다. 이렇게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사유와 그에 못 미치

는 관할사유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을 세우는 경직성은 논란거리이다. 유럽연

합은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 중시가 대

륙법계의 대표적 특징이자 미덕이라고 내

세우면서, 이 논리로써 이 경직성을 뒷받

침하려 한다. 유럽연합이 국제사법, 특히 

국제민사소송법의 많은 문제를 ‘입법’으

로, 그리고 ‘통일된 입법’으로 해결하려 하

는 근거로서 유럽연합 입법의 확충 과정에

서 이 논리가 높은 효능을 발휘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현역 법률가들

이 곧 대륙법 전통의 독점적 또는 우월한 

대변자라고 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폭주

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

법에는 신중해야 한다. 입법자가 독주하여 

‘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입법을 내지르는 

일은, 입법자가 ‘입법은 항상 좋은 것이므

로 입법하겠다’고 스스로 말한 뒤 밀어붙

이는 것에 해당한다. ‘나는 내가 항상 옳은 

일만 한다고 확신하므로 오늘도 내가 옳다

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작업반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

들과 실무가들이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접근

에 대하여 본격적인 의문제기를 할 가능성

이 있다. 그 결과 ‘선택받은 관할사유들의 

범주적 우위’라는 기본설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관련소송에 관한 법제는 대륙법

계에게는 아주 새롭다. 관련성의 외연을 

가시화하려 나가려는 시도는 전혀 없다. 

편익형량의 실질적 기준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 대신에 폭넓은 협의와 자유로

운 숙고를 위한 절차적 장치들을 갖추어 

운영의 묘를 기하려 한다. 교섭국들로서는 

낯선 법제를 실험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국제입법도 입법이며, 

입법이 미지의 환상적 세계를 창출하는 실

험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관련소송 법제의 기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중복소송 법제의 기능이 무력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

이 이런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관련소송

에 관한 제III장에 대한 부적용 선언을 허

용하여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대세가 되면 미국은 헛고생

을 한 셈이 될 것이다. 

 일곱째, 동일소송을 넓게 정의함에 따

라, 전통적인 관련소송이 동일소송으로 다

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점검할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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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된다. 이렇게 국제중복소송과 전통적 

관련소송의 병행을 동일한 틀로 소화하더

라도 무리가 없는가? 특히, 관련소송의 병

행을 다룰 때에도 선소우선원칙을 강조하

는 법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아

닌가?

여덟째, 지금의 조문안처럼 동일소송 개

념이 전통적 관련소송까지 포섭하게 되면, 

관련소송 법제가 힘을 크게 잃을 가능성도 

있고, 유럽연합은 이런 시도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당사자나 관련자나 제3자의 전략

적 관련소송 제기로써 저지될 여지도 있

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요인이 추가된다.

Ⅵ. 향후 절차

1. 작업반 9차 회의

상설사무국의 예산 부족과 정력 분산을 

토로하면서, 소송실무계에서 유리된 학자

적 논의에 치우친다고 질타하는34) 베르나

스코니(Christophe Bernasconi)의 소극적 태

도 표명으로, 9차 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다소의 진통이 있었다. 실무계로부터의 피

드백이 시급하지, 공들여 조문안을 만들어

서 무엇하느냐라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그러나 소송실무가가 입법 단계에 뛰어

들어 이렇게 저렇게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고 발언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변호

사는 어떤 당사자의 어떤 사건을 대리하게 

될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범주적으로 어

떤 입법정책에 대한 선호를 내비치는 일에 

조심스럽게 마련이다. 판사는 입법론적 언

급을 하는 가운데 현행법에 대한 굵직한 

평가를 드러내게 되는 점에 대하여 조심스

러울 수밖에 없다. 법정책이 주도하는 분

야가 아닌, 순수한 민사법 분야일수록 더

욱 그렇다. 

국제협약의 조문안의 내용을 채워넣는 

일도, 교섭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논의할 일이지, 소송실무가들에게 ‘어떤 

협약을 만들어드릴까요’라고 물어서 해결

할 일이 아니다. 공급자로서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쓸모있는 조문안을 제시할 일이

34) 그러나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마련하여 준 상설사무국 회의실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
주일 간 회의를 연다 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설사무국 예산 부족
을 이유로 회원국의 회의 유치를 호소하는 모습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교통비와 체
류비가 들지 않는가? 게다가 상설사무국이 이미 보유하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대신에 주최국이 회의실 등
을 제공하느라,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적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아르헨티나와 일본 정부에 이런 행정적 
부담을 지워 5차와 7차 회의를 열 때에는, 왜 작업반 회의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길어지냐고 탓하지 않았
다. 그런데 7차 회의를 끝내고 헤이그로 돌아와 8차 회의를 열자마자 이런 불만 표시를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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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에

게 물어물어 가면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생

각은 헛되다. 조약의 교섭은 유통업보다 

대장간에서 땀흘려 제품을 내놓는 제조업

에 가깝다. 언어관용을 보더라도, 법형성

하는 일을 가리켜 법을 ‘힘들여 만들어낸

다’(勞作한다, elaborate)고 하지, ‘판다’고 

말하지 않는다. 작업반 조문안의 작성은 

상무정책이사회가 작업반에게 위임(mandate)

한 것으로서, 직접적 고객은 상무정책이사

회이다. 여기에 집약된 각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만들어 

납품해야 하는 것이 작업반의 할 일이다. 

수임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에 몰두할 일이지, 갑자기 광

장으로 뛰쳐나가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일

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베르나스코니 사무

총장이 주장하는 ‘실무계에 대한 봉사’ 지

향의 작업방식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

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 호소

하는 대중정치인의 행동방식과 유사한 점

이 있다.

이상의 사견을 본 보고자가 8차 회의에

서 발언한은 없다. 그러나 8차 회의에 참

석한 교섭국들이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

에게 보인 냉담한 반응의 배경에는 이런 

기본적인 점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깔려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2025년 하반기에 헤이그에서 작업

반의 마지막 회의로 9차 회의를 열기로 했

다. 8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6월에 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유럽인들의 휴가철인 

7～8월과 가까운 점 때문인지,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9차 회의에서는 제8조 제2항

의 우선적 관할 목록 확대에 집중하고, 아

울러 작업반 초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듬기로 했다. 제8조 제2항의 관할규정 

목록 외에는 조문안의 실질적 내용(“policy 

issue”)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작업반 논의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들에 대하여 작업

반 8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모았고, 의장은 

상무정책이사회(Council for General Affairs 

and Policy, CGAP)에 이렇게 건의하여, 그

대로 결정을 받았다.35) 9차 회의는 2025년 

9월 내지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약의 실제적 효용을 높이려면 제8조 

제2항의 관할규칙과 협약의 사항적 적용

범위가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8차 회의에서 작업반 내 공감대가 형성되

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항적 

적용범위 확대방안이 9차 회의 의제에 포

함되어 작업문서를 제출받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이것도 협약의 실

35) CGAP 2025, Conclusions and Decisions,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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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내용, 즉 “policy issue”에 해당하고, 

“policy issue”의 논의는 하지 않기로(특별

위원회에 미루기로) 했기36) 때문이다. 다

만, 제8조 제2항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사

항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비치

는 일은 가능할 듯하다. 

2. 공공의 의견조회

(public consultation)

8차 회의에서 의장은 실무계의 호응을 

얻을 필요를 강조하면서, 조문안과 해설을 

공지하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참

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협약의 사항적 범위와 제8조 제2

항의 우선적 관할 목록을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장의 이 제안은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의 지론(持論)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8차 회의에 참석한 교섭국들로은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첫째, 교섭국별로 실무례 파악, 실무계

의 의견 청취 등은 유익한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7차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스위스의 국내실무 분석이 그런 효

용을 보여주었다. 

둘째, 상설사무국이 주관하는 실무계 피

드백 회의의 효용은 의심스럽다. 미완성의 

작업반 조문안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구하기 어렵고, 종래의 경험에 비추

어 이런 온라인 회의가 유용한 성과를 거

두기 어렵다. 2019년 재판협약 교섭과정에

서 온라인으로 열었던 실무계 피드백 회의

가 참여자 수와 질문 등 발언의 구체성의 

양면에서 저조했다. 

결국, 의장의 위 이 제안은 불채택되었

다. 그 대신, 작업반 9차 회의로 작업반 초

안을 완성한 후, 협약이 유용하게 기능하

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실무계

로부터 서면상 의견을 받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 판사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상설사무국이 작업반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설과 질문목록을 작성하여 작업반 

초안과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의견서들은 

교섭국들이 참고하기 좋도록 상설사무국

이 하나의 문서파일로 묶기로 했다. 

의장은 이렇게 작업반 8차 회의에서 이

렇게 의견을 모은 대로 상무정책이사회에 

보고했다.37) 상무정책이사회는 이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38)

36) CGAP 2025, Conclusions and Decisions, para. 7.

37) 작업반 제7차 및 제8차 회의 보고서, para. 36.

38) CGAP 2025, Conclusions and Decisions,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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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작업반 초안이 해설과 함

께 공지된 후 적어도 만 1년의 주지기간을 

가진 뒤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도 작업반 종료 후 1년 뒤에 열

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1년 동안, 상

술한 공공의 의견조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의장이 상무정책이사회에 건의

하여 결정된 바를 보면, 특별위원회를 

2026년 6월말에 열지, 하반기에 열지는 

2026년 상무정책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2026년 6월말 개최안이 언급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8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작

업반 9차 회의를 2025년 6월말 내지 7월초

에 열고 특별위원회도 2026년 6월말에 여

는 식으로 절차 진행을 최대한 앞당길 것

을 주장했다. 작업반 9차 회의를 2025년 6

월말 내지 7월초에 여는 방안은 작업반에

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여, 상설사무국

에 건의한 개최시기도 2025년 ‘하반기’라

고 막연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특별

위원회를 2026년 6월말에 열 수 있다는 사

무총장의 독촉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반려할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위와 같이 얼버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재판협약 교섭을 위한 특별위원

회가 4차까지 열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협약의 특별위원회도 2회 이상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접관할을 다루지 

않는 점 덕택에 특별위원회의 논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주요 논점이 특별위원회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록: Draft of the provisions on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for future discussion
(작업반 제7차 및 제8차 회의 보고서의 부록으로 
CGAP 2025에 제출,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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